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6. 15.(목)

「청년재단」이사장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자료
- 6.15일자 경향신문 「장예찬 이사장 겸직 중인 청년재단, 법인세 혜택 박탈 가능성」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 주요내용

□ 6.15일 ‘경향신문’은 청년재단 이사장(장예찬, 국민의힘 청년최고

위원)의 포항시 의원 재선거 유세참여가 선거운동 금지 위반 의혹이 

있다는 보도에서  

 ㅇ 최고위원 당선 이후 청년재단 이사장 겸직 논란이 제기됐지만 재단 

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관리·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불가피

하다고 지적

2. 설명내용

□ 청년재단은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공익법인법)」에 

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자격은 해당 법률에 

규정되어 있습니다.

 ㅇ「공익법인법」에 의하면 공익법인 임원에 대해 타 기관 등의 직을 겸하

거나 정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

 ㅇ「법인세법 시행령」에 따르면,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

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있을 경우, 기부금 

모집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

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보도에서 나온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내용을 

확인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3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에게 

그 사실을 통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「법인세법 시행령」상 공익법인 지정·취소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

에게 요청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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